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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최근 의료법 개정법률안 검토

정  배  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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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I. 서론
최근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문직 직업군 중 의사에 의한 강간, 강제

추행, 유사강간 등 성범죄수치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사실적 
*논문접수: 2019. 9. 16. * 심사개시: 2019. 9. 16. * 게재확정: 2019. 9. 28.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1) 경찰청 범죄통계자료 홈페이지: http://stat.kosis.kr/nsieu/view/tree.do?task=branchView&id

=132_13204*MT_OTITLE&hOrg=132), (살인 및 방화 등 기타 강력범죄의 생략으로 인해 
소계 수치 불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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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의사라는 특정 직업군의 성범죄 수치 증감 그 자체도 중요하게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영역
에서 의료인의 성범죄는 신뢰 훼손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 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의료인 특히 의사의 성범죄 사건이 관심을 끄는 것은 사건 자체
의 특이성과 노골적인 행위방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료
영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균열을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한 결과인 것이다.

사실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
안 의료영역에서 성범죄가 빈번히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억지스런 사실 주장이
라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이에 대한 형법적 판단과 그에 대한 사후적 대응 방안
에 있다. 

의사가 지하철에서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그가 더 과
도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도덕적 비난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법적인 판단, 특히 형법적 판단에 있어서 그의 직업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
는 다분히 위헌적이다. 하지만 그가 수면내시경 환자를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행하였다면 형법 및 직업법적 관점에서 충분히 가중적 비난과 제재를 받을 여
지가 있다. 

의사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 판단과 양형이라는 형벌적 제재, 그리고 직업법
적 측면에서 의사 면허에 대한 제재 역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미 헌법재판소
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
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3) 이후 여러 법안 논의를 

[전문직 의사직군에 의한 강력범죄 통계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계 73 90 88 81 105 118 124 138
강간/강제추행 64 80 - - - - - -
강간 - - 21 13  14  16  15  20
유사강간 - -  2  1   3   3   3   5
강제추행 - - 62 56  84  97 100 109
기타 - -  1  1 -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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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법원에 의한 취업제한 기간 결정, 예외사유, 취업제한 상한선 등을 내용으
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는 여러 논점을 파생시키는데, 크게 형법상 범
죄 성립의 판단과 직업법상 제재의 측면으로 압축시킬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의
료인, 특히 의사에 의한 성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형법상 취급에 있어서 현재 법
체계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단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법적 관점에서 의사의 면허 정지,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적 제재의 현황을 검토하고, 의사의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의료인 성범죄에 관한 법적 규제
1. 형사법적 규제

의료영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우선 그 업무상 특수
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의료행위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

2)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①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
료인에 한한다.

3)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 (병합) 
결정;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취업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하고 있다는 점,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의료기관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다는 점, 오직 성범죄 전과에 기초해 10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 동안 취업제한의 제재를 부과하여, 이 기간 내에는 그러한 제재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그 주된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각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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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행할 수밖에 없다. 빈번하고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업무
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을 객관적으
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환자의 주관적 감정과 판단에 의하여 의학상 적응성
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추행으로 판단하는 오류
를 범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의학이라는 전문분야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유
로 환자에 대한 성적 강요를 의료행위로 쉽게 둔갑시킬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
다. 양자는 중첩되어 행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의료행위와 추행행위를 객관적
으로 구별할 기준을 설정하기도 곤란하며, 행위 시 의사의 내심을 정확히 규명
하기는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최근 이러한 충돌관계가 1심과 항소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판례가 있어 소
개하고자 한다. 해당 판례는 진료 중 여중생 환자에게 하의 속옷 깊숙이 손을 
넣어 성추행 한 혐의로 소아과 의사가 기소된 사건이었다. 1심 법원은 해당 행
위가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
어섰다.”며 정상적 진료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4) 반면 항
소심5)과 대법원6)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
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며, 검사의 증명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
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

4)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65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14노767 판결.
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전병주,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관한 판례 고

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17권 8호), 2017, 61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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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은 해당 의료행위가 정상적인 의료영역의 범
위를 벗어난 행위라 판단한데 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다소 석연
치 않은 점’이 있지만 ‘충분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상이한 판단은 의료 영역에서 의료행위가 불가피한 신체접촉을 
수반하기 때문에 추행으로서 금지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다소’ 그러한 요소가 있었다하더라도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적, 인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 다른 판결에서 법원은 혈액배양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기위해 환자의 바
지와 속바지 및 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려 강제추행행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하
여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유지하였다.7) 1심 법원은 “설사 의사들이 사타구니 
채혈을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환자들이 명시적으로 동
의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의 하의를 직접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
도, 의사들의 이와 같은 의료관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
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 이 사건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
위가 의료행위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사타구니 동맥 채혈)와 그렇지 않은 의료
행위(정맥 채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자의 하의를 탈의하는 등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사
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에 나아가기 전
에 이와 같은 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8) 

이 판결에서 법원은 설명의무 없이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
정하였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되는 의료행위라 하더
라도 설명의무를 통해 정당한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달리 말

7) 대법원 2017.9.26.선고 2017도8304. 
8)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99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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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와 같은 의료관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정당
화시킬 수는 없다.”는 판시 내용을 통해 의학 적응성이 있는 정상적인 의료행
위가 강제추행행위를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러한 판례의 기본적인 출발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추행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없다”와 신체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행하기 전에 “설명해야 한다”라는 판례는 
설명행위를 통한 피해자 승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는 판단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판례는 이미 해당 의료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성립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
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9)로 판단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서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여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정상적 의료행
위와 강제추행행위는 얼마든지 동일 선상에 위치하여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러 개별적인 형법 이론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사건 모두 의사의 정
당한 진료행위의 선택과 실행이 의료영역에서 가능한 행위로 평가받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소송 단계에서 입증의 문제가 어
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이론적 결론의 상이성에 따
라 달리 판단되었던, 입증의 문제에 따라 유죄의 증명에 미치지 못한 정도에 그
쳤던,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수긍하기 힘든 모순점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폐쇄성, 의사가 환자에 대
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식 등으로 그 입증이 힘들며 법적 판단 역시 때로는 
일반인의 법감정과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9)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형법각론, § 11 R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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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상 진료 중 이루어진 성범죄의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형법의 적용을 받으
며 성범죄 관련 특별법상 의료인을 이유로 가중적으로 혹은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요건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 

2. 의료법 상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
의료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

고 있는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2개
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시행령 제32조 제3호에
서 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근거한다.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비
도덕적 치료행위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부터 의료인의 자
격정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비도덕
적 치료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제정될 당
시10)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1개월로 지금과 비교하
면 상당히 약한 정도의 처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에는 환자의 건강을 심
각하게 위협하는 진료행위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로 단순하게 정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맞는 적합한 행정처분
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11)에 따라 2018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에서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중요 사안으로 구체
적으로 명시되었다. 행정처분의 기준 역시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12) 
그 밖에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10) 1994. 9. 12. 제정 (보건사회부령 제944호), 1994. 9. 12. 시행. 
1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587호, 2018.8.17., 일부개정) 제정 ․ 개정이유. 
1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일부개정), [별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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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은 의료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호에
서 정하고 있는 시설 ․ 기관의 운영이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
한된다.13) 

III.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1.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의료인 성범죄에 관한 규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사의 성범죄를 다루고 있는 6건의 
의료법 개정 법률안 중 5건의 법률안이 의사의 성범죄를 의료인 자격정지나 면
허취소 혹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신상공개 등을 통한 행정제재로 규제하
고자 한다. 의료인 성범죄를 의사 면허에 대한 제재로 접근하지 않고 형벌을 가
중하거나, 의사를 대상으로 한 구성요건을 두어 새로운 처벌조항을 두도록 하
고 있는 법률안은 6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6건의 개정 법률안 모두 의료
행위가 갖고 있는 밀실성 ․ 폐쇄성의 특징,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가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의료인의 자
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보인다. 

의료인 성범죄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6건의 의료법 

13)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 2013 헌마585에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
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성범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을 금지
하고 있는 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하여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따른 구체적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이 2016. 7. 17.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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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은 진료 중 성범죄를 의료법 시행령의 비도덕적 진
료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법에 명시하고 있다.15) 
다만 의료인이 저지른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중 저지른 성범죄만으로 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6)

다음으로 손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은 의료관
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의 조항18)을 의료관련 법령에 한정
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확대하
여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9) 역시 손금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의료인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14) 발의연월일 2018.3.29 의안번호 12761. 
15)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인의 성범죄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중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1년 이내 자격정지 사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률
에서 명시하여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6) 개정안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
하여야 한다. 
10.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7) 발의연월일 2018.10.16. 의안번호 15987. 
18) 의료법 제65조(면허취소와 재교부)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19) 발의연월일 2018.11.8. 의안번호 1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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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
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
허가 취소되게 된다. 

앞의 세 건의 개정법률안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자격정지 내지는 면허취소
를 통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면서, 의료인
에 대한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의료인 성범죄를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은 의료
인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장정숙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의료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 자격과 관련하여 특히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
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의 성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개정법률안 제65조 제7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추가하였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에 관한 제66조에도 제10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
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
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은 앞서 소개한 개정 
법률안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정지 내지 면허취소의 
대상을 일반 중대범죄로 확대하고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의료법 제8
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사람

20) 발의연원일 2018.12.28. 의안번호 17840. 
21) 발의연월일 2019.8.6. 의안번호 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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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제5호를 신
설하였다. 그리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의 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의 발의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성범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 제66조의 3(위반사실 등의 공표)을 신설하였다.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인 성범죄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런데 가장 최근 발의된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
료법 일부개정법률안22)은 이들과는 달리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법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신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저지른 
일반적인 성범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법률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인이 자
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
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 제90조의 3(의료인의 성범죄에 
관한 특례) 제1항과 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
301조의 2의 예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 제90조의 3 제2항을 
신설하였다.23) 특히 개정법률안 제90조의 3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22) 발의연월일 2019.6.14. 의안번호 20979. 
23) 개정안 의료법 제90조의3 [의료인의 성범죄에 관한 특례] ①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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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의제 형식을 빌려 ｢형법｣ 
의 강간 ․ 강제추행죄 일반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가해자가 피해
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범
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 근거한다.24)

이상의 최근 6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대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 예에 따른다. 

24)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9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 김상희 의원 손금주 의원 장정숙의원 남인순 의원 권칠승 의원 신창현 의원
발의날짜 2018. 3. 29 2018. 10. 16 2018. 12. 28. 2018. 11. 8. 2019. 8. 6. 2019. 6. 14
개정법률 의료법

제65조, 
제66조

의료법 
제8조, 
제65조

의료법 
제65조, 
제66조

의료법 
제8조, 
제65조

의료법 
제8조, 
제66조, 

의료법 
제90조의 3

규율대상 의료인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등,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업무상 
과실치사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
유예선고, 선
고유예를 받
은 모든 범죄
행위

성범죄 공소
에 의한 자격
정지, 벌금형 
이상에 대한 
면허 취소와 
정지

금고이상 형 
선고 및 선고
유예 받은 모
든 범죄행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금
고 이상의 형
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
의학과의사
(소위 그루밍 
범죄)

제재성격 면허취소사유 
신설

면허취소와 
재교부에 대
한 기준과 범
위 설정

면허정지사유 
신설

의료인 결격사
유와 면허취소 
사유 강화

의료인에 대
한 형의 분리
선고, 면허취
소, 정보공개

정신과환자에 
대한 강간 ․ 강
제추행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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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개정법률안 검토 
가. 행정제재를 통한 규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성범죄에 

관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크게 행정제재를 통한 규제와 형사법적 제재를 통
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제재를 통한 규제는 의료인 자격 취득과 관련하
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두고, 의료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과 연결하는 
방식25)과 의료인 성범죄를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와 연결시키지 않고 직접적
으로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도록 하는26)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방식에 의하든 면허취소가 형사처벌과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이미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사면
허의 취소는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법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27) 다만 전자의 경우는 성범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애초에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
에서 의료인 성범죄를 의사면허를 가진 자의 면허취소 사유로 직접적으로 정
하는 후자의 방식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것이다.

면허취소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진료 중 저지른 성범죄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28)과 진료 중 성범죄로 한정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29)으로 구분할 

25)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안,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안. 
26)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안,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안. 
27) 대법원 2007.11.30. 2007두10051 판결. 
28)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안. 
29)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안,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안,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안,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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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의료인 성범죄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

허취소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해석과 개정
에서 문제된 바가 있다. 의료법, 형법 중 의료와 관련된 일부범죄30) 그리고 보
건의료 관련법령을 위반하고, 형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위반 현행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2000년 1월 12일에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
정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전에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의료법, 형법 중 일부
범죄, 보건의료관계법령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건의료관계법령에 한
정하지 않고 모든 일반범죄를 대상으로 한 면허취소는 형의 종료나 집행의 종
료와 연결되어 이루어졌다. 

이와는 별개로 구 의료법은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의료법, 형법 중 일부
범죄, 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이러한 경우
에는 그 형에 대한 집행의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민보건 향상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으로 사명
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
우에는 다른 일반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31)

의료인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생각해본다면, 의료인이 진
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일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달리 취급할 필
요가 있다. 진료관계에 있는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처분
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 또한 의료는 의사의 재량의 여지가 

대표발의안. 
30)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69조(낙태), 제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47조(사기) 중 허위
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31) 대법원 1998.2.13. 97누1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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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전문분야인 의료영역에서 환자는 의사에 비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의 신체접촉이 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별해내기가 쉽
지 않다. 이 때문에 의사가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진료실이나 수술실 등에서 의
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빙자한 성범죄가 행해졌다면 다른 
일반 성범죄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다룰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반 성범죄의 경
우에는 당연히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
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하
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더 나아가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32) 

나. 형사제재를 통한 규제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형벌을 가중하거나 특별입

법을 통해 의료인 성범죄에 관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기반을 두는 경우, 예
컨대 앞서 소개한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
하거나 의사로부터 의사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정신과의사 등으로 한정하
여 진료 중 성범죄 내지는 환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적 태도가 법이론적으로 타당한지는 신중한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3) 

32)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제한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면서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33) 본 개정안은 정신의학분야에 특정하여 다른 보통의 진료 분과에 비해 환자에 대한 심리
적 지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소위 그루밍 성범
죄가 의료분야에서 특정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형법 제32장에서 의제 형식으로 규율
하는 조문으로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가 있다. 이른바 미성년자의
제강간 ․ 강제추행죄이다. 개정안 의료법 제90조의3 제2항을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하자
면 정신질환자의제강간 ․ 강제추행죄가 되는데, 전자는 행위객체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입
법취지에서 마련된 조문인 반면, 후자는 행위주체를 특별히 ‘쉽게’처벌하려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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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개정안 제90조의3 제1항은 타 법에 의해 의율 되는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의 가중처벌만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는 특
별법을 통한 형벌의 과잉화라는 측면에서 재고가 요구된다. 형의 가중은 기본 
범죄에 비하여 해당 행위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할 수 있거나, 특별히 
중한 이유로 불법에 대해 특별히 중하게 비난해야하는 요소가 존재해야 한
다.34)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형법 및 이미 존재하
는 기타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또 다른 가중
적 조건을 설정하려는 입법은 심각한 법체계적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35) 

다음으로 동 개정안 제90조의3 제2항을 보면 “정신건강의학과의사가 자기
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의제형식을 
통해, “신뢰를 악용하여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일
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하고자 한다.36) 

소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비동의간음죄 논의를 통
한 우리사회의 성범죄 기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의 맥락에서 볼 때, 의료
영역 특히 정신의학 분과에 있어서 이와 같은 논의는 숙고해볼 만하다. 하지만 
그 필요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구체적 조문에 대해 한정하여 말

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의료법 제90조의3 제2항에 
입법취지나 형식적 측면에서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4)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적 특성, 신분적 관계 및 직업적 특성, 방법의 특성이 가중적 구성요건 
내지 가중적 책임요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이 침해정도가 기본구성요건에 의한 
보호를 초과해야 한다. 성폭력 처벌법상 신분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예로 동법 제5조 친족관계
에 의한 강간죄가 있다. 진정신분범인 동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가중처벌
을 위한 조문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라 하겠다.

35) 특별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배종대,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형사정책(제
18권 1호), 2006;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전지연, 형사특별법 정비방안(3)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23면 이하.

36) 동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개정법률안, 의안번
호: 2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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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조문의 구성요건 설정과 그 배경에 이론적 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라는 객체 설정에 있어서 입법적 목적과 비

교하여 큰 간극을 발견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은 소위 그루밍 범죄에 대한 제재
를 목적으로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환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반해, 행위 객체를 “진료를 받는 환자”로 설정
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게 확장된 객체 설정이라 볼 수 있다. 설령 이를 정신질
환자로 한정하여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개념에만 따라서 해석해야 하는
지, 형법 제10조의 책임규정에서와 같이 법관의 규범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지, 혹은 질환의 정도에 따른 구별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또한 의
문이다. 또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대로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라면,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신질환자에 대
해서는 이미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37) 요컨대 필요
성에만 의존하여 과도한 객체의 확대를 이루는 형식의 입법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본 개정안이 객체의 확대와 세밀한 접근 없는 의제 형식을 통해 입법목적을 

37) 성폭력 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
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
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24  정배근

달성하고자 한다는 비판의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관한 법
체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수상황, 예컨
대 위력 구조가 전제되어 있다거나, 정신질환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거
나, 종교지도자 혹은 의사, 선생 등 신분법적 내지 직업법적 특성이 있다는 특
수성으로 인하여 보호객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를 배제시키는 형식이 과
연 타당한 것인가?38)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가 피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또한 그 결을 같이 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는 자율성 원리에 기초한 개인의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자기
결정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 앞에 앉아 있는 환자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의 자기결정권을 제외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보호객체의 시각에서 그의 의사능
력의 정도를 판단하고, 의사결정의 내용을 판단하고, 성관계의 결정으로 나아
갔다면 구체적 상황에서 그 결정의 유효성을 고려하려는 세밀함을 왜 보여주
지 못하는가? 다수의 특수상황을 설정하거나, 의제형식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법률에 의한 국가후견주의의 수단이라면 이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행위자를 손쉽게 처벌하여 그 보
호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닐까? 

성폭력처벌법의 구조 및 형사특별법의 입법을 의사의 업무관련적 요소와 
고려해볼 때, 신분관계 등 가중적 요소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다분할 것이며, 새로운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규율하는 것은 입법자의 
자유이겠지만, 현재의 법체계 적용을 고려해볼 때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
는 것은 매우 불합리적인 입법태도일 것이다.39) 

38) 그렇다면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 강제추행죄 역시 동일 맥락에서 비판받을 수 
있을까? 이는 별개의 문제다. 동 조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발달 ․ 성장 과정
에 있는 미성년의 건전한 성적 발육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39) 또한 성범죄 기본체계에 대한 중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성형법에 
대한 근본적 변혁이 예상되는 현 시점을 고려해볼 때 법체계적 관점에서 특별 구성요건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최근 의료법 개정법률안 검토  225

3. 행정처분을 통한 규제강화의 가능성 
행정처분을 통한 규제강화는 자격정지나 면허취소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격정지나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는 의료인의 성범죄
를 의료인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성범죄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의료인이 진
료행위 중 행한 성범죄로 한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을 최후
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행정적 제재가 형벌 독립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형벌의 구체적 종류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혹은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역시 문제가 된다. 형법의 개입을 유
보 시키고자 한다면 형벌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정제재를 설정하는 방법
이 바람직 할 것이다.40)

 의료인이 행한 모든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료의 밀실성이나 신체
접촉에 의해 의료행위가 행해진다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필
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지 시점의 확정에 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진료행위 중 행한 성범죄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어느 시점에 면허를 정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을 설정하는 입법은 유예됨이 현명할 것이다. 
40) 이를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는데, 독일 형법 제70조 직업금지명

령이 그것이다. 독일 형법 제70조 [직업금지명령] ①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을 악용하여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받거나 또는 단지 책
임무능력이 증명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않아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법원은 행위자
와 행위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직업, 직업 일부, 영업 혹은 영업 일부의 계속되는 수행 
중에 규정된 유형의 현저한 위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직업, 직업 일부, 영업 또는 영업 일부의 수행을 금지할 수 있다. 
법정 상한이 행위자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직업금지를 영구히 명할 수 있다. 
독일 형법 제70조 직업금지명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는 이석배, “의사의 범죄와 
직무금지-독일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남인순 ․ 국회의원 권미혁 ․ 대한변호사
협회,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2018. 41면 
이하; 김성은,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의료법학(제
19권 1호), 123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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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의료 영역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의료계 스스로 자정활동을 위한 노력이 중

요하다. 형법상 처벌과 행정 처분의 강화가 과연 의료 현장의 성범죄에 효율적
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제상 빈틈없이 그
리고 작금의 성범죄 개혁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은 아닐 것이다. 법에 
의한 통제가 최선이 아님은 경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입증되어 온 사실이다.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본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훈은 의
료라는 특수 영역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와 보호일 것이다. 

국가적 통제와 제재가 만능이 아님은 다변화하고 복잡한 구조의 특성을 보
이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기본적 명제이다. 지나친 후견주의적 간
섭은 해당 영역의 자율성을 저해시킬 것이며, 이는 의료영역에 있어서 비효율
적 운영을 가져와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형법 
및 행정법적 제재가 그 최한선41)을 지키며 의료영역의 자율적 방안을 가이드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41) 법률적 대응이 일반적 적용과 동일해야 하며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의료의 특수
성으로 완화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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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검토

정배근(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
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
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
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
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 
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
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
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
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
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
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의료영역 성폭력, 의료 면허 취소, 의료 면허 정지, 특별법, 후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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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about the efficient Control against the sexual 
violence in medical area

Jeong, Baekeun

Post-Doc, Institute of Legal Research i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It is a general recognition that more serious criminal acts in a certain area of 

society should be given more serious condemation than the same general crimnal 

act.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the sexual violence by doctor in 

medical field can not be placed on the same line as that of the general public. 

But the special legislation to solve this through criminal legal sanctions is not 

desirable.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ist ultima ratio, s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ity. It means to try to solve by all possible means and finally to enter 

with punishment. A flat and hasty Reaction without the considering of the speciality 

of medical treatment will cause serious cracking in that area. In addition, it will 

not be able to expect desirable results in legal practice by breaking down the legal 

system.

Ra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more efficient than punishment sanctions. But 

the best way is autonomous control by members of the medical area. Penalties in 

criminal law must make an enterance at the last,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timely intervene in specific situations through diversification. In conclusion, state 

interventions should be farthest in order to proceed to autonomous control of medical 

area.

Keyword : Sexual violence in medical, Medical license revocation, Suspension 
of medical license, Lex specialis, Paternalismus


